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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성과와 

발전과제

1. 시작하는 글

2.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

는가?

3. 일반재원주의의 한계와 자주재원 확충

   1) 일반재원주의의 한계

   2) 자주재원 확충의 현실적 한계와 인식의 전환

4.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근본적 개혁방향 무엇인가?

   1) 왜 새로운 세원이 필요한가?

   2) 지방소득세의 도입 

   3) 지방소비세 도입

   4) 지방환경세 도입

5. 마무리 글

1. 시작하는 글

지난 6월 한 달은 월드컵 축구열기로 들뜬 분위기에 쌓여 휙 지나가 버렸다. 우리

의 어린 선수들이 거둔 기대 이상의 성과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기뻐하며 열광했다. 강제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하나 되는 모습, 그 많은 사람들이 ‘붉

은 악마’가 되어 한 목소리로 외쳐대던 ‘대～한민국’, 참으로 멋진 축제 한 마당이었

다. 7월이 왠지 허전하다.

그런데 그 열광의 뒷전에서 지난 6월 13일 우리는 참담한 지방선거의 실상을 보았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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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체 국민의 절 반 이상이 선거에 불참했고, 낮은 투표율의 결과는 또다시 지역

을 볼모로 한 당파적 분열의 모습만 앙상하게 드러냈다. 

좀 안된 표현이지만 중요한 지방총선거를 월드컵 축구잔치가 벌어지는 기간에 치르

도록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참으로 무모하고 멍청했다. 아마도 얄팍한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을 테지만. 이에 맞장구치듯 국민들도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다. 축구

시합이야 그저 하나의 즐거운 잔치이고 그 결과에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인 기분일 뿐

이다. 그런데 그 열기의 뒷전에서 우리들의 삶의 조건과 내용에 큰 영향을 가져올 선

거행위에서 절반 이상이나 불참하다니... 불참이유야 여러 가지 일 것이다. 많은 단체

장과 의원들이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부패하

고 낡은 정치의 틀을 못 벗어나는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의 표출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들의 생활환경과 복

지수준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원들을 뽑는 그 중요한 

행위에서 축구경기에 열광하던 그 열정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참으로 아쉽다. 축구의 

수준이 선진화되었느니 관중의 응원태도와 질서의식에 외국인들도 놀란다느니 하는 

찬사의 뒷전에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후퇴시킬지도 모르는 부패한 

정상배들을 골라내는 중요한 절차에서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발휘하지 못했다.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다.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국민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시

대적 변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선진국들에서도 분권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

도 후진성을 탈피하기 위해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

중체제를 구축해왔으며, 국가적 필요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를 중지시키고 지역주민

의 삶의 조건을 희생시켜왔다. 경제력의 지역적 불균등이 초래한 과밀과 과소라는 대

극적 현상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키우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켰다. 이를 배경으로 

지역분열을 조장하던 독재권력의 횡포도 감내해야 했다. 그래서 1987년 민주화운동

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요구했고, 그 결과 부활된 지방자치의 

연륜도 10년을 넘어 벌써 세 번째 단체장을 뽑아놓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가 돈푼이나 있는 삼류 정치인들의 활동무대만 넓혀준 소위 ‘地方

有志 自治’라는 조소 섞인 비판을 받아 왔듯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풀

뿌리 지방자치 그것은 아직도 멀리 있는 듯하다. 후보의 경선 등 민주주의의 좋은 싹

이 트고 있는데 정작 주인인 주민들은 머슴이 되겠다는 후보들의 과장된 구호와 당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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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헐뜯기를 제대로 선별하지 못했다. 

그러면 왜 주민의 참여의식이 낮은가. 투표참가율이 저조한 이유를 축구열기와 연

계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축구가 아니더라도 세 차례의 지방선거에서 시민들

의 선거참가율은 점점 낮아져왔다.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젊은이들의 정치에 대한 무

관심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그러나 젊은 20-30대의 투표참가율이 낮은 이유는 그렇

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저조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중요한 요인의 하

나는 지방자치의 내용이 주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치행정의 대

상이 제한적이고, 지방재정의 지출수준과 조세부담이 괴리되어 주민의 책임과 부담의

식을 유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흔히 2할 자치라고 말한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때 지방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세원배분과 달리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돈을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지방에 이전해주고 난 결과 중앙

과 지방이 각각 쓸 수 있는 실질적 재원배분비율을 보면 대략 5:5가 된다. 결국 주

요 세원을 국가가 장악하고 이전재원을 근거로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것이 현재 한국의 정부간 재정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원의 중앙집중은 주민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모두 재정책임을 회피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양

과 질이 자신들의 지방세부담과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자기 지역의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방세로 부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해주

길 원한다. 자치단체장들도 자신들이 과장되게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하려고 각종 공

공시설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 재원을 지방세의 세율 인상 등을 

통해 조달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 단체

장을 뽑을 때 중앙정부와 교섭능력이 큰 인물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작지만 

주민의 복지와 밀착된 자치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시효과가 큰 대형공공사업에 치

중하게 되어 오히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일쑤이다. 그러다 보니 주민도 단체

장도 자치와 책임, 특히 재정책임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결국 지방선거 자체에 대

한 관심도 낮은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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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를 내건 지방분권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와 같은 껍데기 지방자치를 통해서

는 주민의 참가도 유도하기 어렵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하기 어렵다. 근본

적인 분권개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치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분권개혁에는 국

가사무의 지방이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치재정권의 확립이 중요하다. 즉 국세

와 지방세의 근본적 재편을 통해서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 지역간 재정력격차는 

지방재정조정제도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틀에 안주하는 기성 정치인이

나 중앙의 행정관료들은 세원의 이양을 원치 않고 있다. 지방공공서비스와 조세부담

이 비례하지 않는 지방자치가 주민의 참가의식을 떨어뜨리는 주된 이유인데도 말이

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변화의 방향과 내용은 진

정 무엇인가 스스로 자문해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를 위해 추진해

왔던 여러 조치들이 과연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한 것이었는지? 지금 우리에게 필요

한 것은 현상유지적 임기응변적 처방이 아니라 한국사회경제의 밝은 미래을 위해 국

민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을 추구하는 것은 아닐까?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위기적 징후들은 성장일변도로 치달려온 한국자본주의

가 내외여건의 변화에 의해 그 矛盾을 드러내고, 새로운 체제의 구축을 강제하는 역

사적 과정이다. 1997년 경제위기도 단순한 외환․금융위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

제 변화를 강제하는 신호였다. 현재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은 그 기저에 전근대성의 

청산이라는 공통성이 있다. 사회 전체로서의 체제를 전근대적 틀이 아니라 근대적 틀

로 변혁시키는 것이다. 사회 전체 체제는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라는 하부체

제로 구성된다. 이러한 정치-경제-사회라는 하부체제마다 근대적 운영원리가 작동되

는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체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작

동되는 체제로,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의 경쟁원리가 작동되는 체제로, 사회체제는 상

호 공존과 협력이 가능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본축적을 촉진하며,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룩하는 것이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이를 추구하는 주체인 국가와 

지방자치체의 관계는 그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궤를 같이 하며 형성-변모-발전한

다. 한국형 체제의 특징은 빈곤문제 해결을 구호로 모든 사회경제적 역량을 물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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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집중시켜온 개발독재체제로 집약된다. 그리고 개발독재체제를 지탱시켜온 정부

간 行․財政關係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중체제를 특징으로 했다. 

계획적인 자원의 동원과 배분으로 얻어진 양적 고도성장과 절대적 빈곤의 해결은 

이른바 ‘근대화 세력’이 자랑하는 업적이지만 그 부산물이 부패한 정치구조, 재벌지배

체제, 빈부의 양극화와 사회적 분열이다. 대통령 아들이 포함된 권력형비리가 반복되

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체제적 특징과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부정적 요소들이 사회경

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걸림돌이며 동시에 개혁과제인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역사적 과제는 1960년 4.19혁명의 성공과 좌절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온 민

주화운동의 과제이기도 했다.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

다. 그러나 그 내용은 ‘형식적 민주화’로 귀결되었다. ‘형식적 민주화’로 규정하는 이유

는, 독재세력이 민중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 직선과 자치요구를 수용하며 시민참

여의 기회를 확대시켰지만 결국 국가권력은 여전히 개발독재세력이 장악했기 때문이

다. 대통령 직선제와는 달리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되기까지는 더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는 지역간 분열을 기반으로 권력을 安分해온 기존의 부패한 정치

세력들이 실질적 분권을 기피함으로써 중앙집중적이었던 국가행정의 집행권만을 일부 

지방자치체로 이양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한국의 정부간 관계가 경직적인 중앙집권

적 집중체제로부터 다소 유연한 중앙집권적 분산체제로 이행했을 뿐이다.1)

21세기로의 전환기에 요구되는 사회경제개혁의 방향은 이러한 현실적 규정성을 인

식하면서 ‘형식적 민주화’의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

다. 따라서 21세기를 설계하는 새로운 정부간 관계는 선진국의 시행착오를 답습하는 

집권적 분산체제가 아니라 분권적 분산체제이어야 한다. 즉 분권개혁은 단순한 정부

기능의 이양이나 재배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동시에 확충하여 주민에 의한 실질적 지방자치가 실현되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사회 전체로서의 체제개혁을 추동하는 주체로서의 정치체제를 분권

체제로 개혁하는데 필요한 재정개혁, 특히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글의 전개는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한국 지

1) 李載殷, 韓國の政府間財政關係の歷史的 特質, 日本地方財政學會 第6回 全國大會 發表論文,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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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동안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발전, 특히 자주재원 확충

을 위한 노력의 내용과 한계를 파악해본다. 그리고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방향, 특히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가 확보되는 지방재정의 발전과제

를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을 축으로 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의 방향을 중심으

로 검토하고 그 실천을 위한 전제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물적 토대이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

정의 자주성 확충이 선결요건이다. 그것은 제5공화국 헌법이 재정자립도를 지방자치 

실시의 전제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주재원의 비중을 뜻하는 재정자립도가 지방의회의 구성요건이라면 지방의회의 주된 

역할은 지방세나 사용료․수수료 등 자주재원의 부과 징수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인식

이다. 

그런데 현대자본주의국가의 정부간 재정관계에서는 참정권과 조세부담이라는 고전

적 관계가 해체되어 왔다. 전국 균일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국가의 책임이 지

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관철되는 ‘복지국가론적 지방재정관’이 관류하고 있기 때문이

다.2) 그러면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한국에서 지방재정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

었는가?

주민자치가 없이 단체자치만을 바탕으로 전개되어온 한국에서 주민직선의 자치권을 

획득하는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는 그다지 철저하게 논의되지 않았다. 즉 지방재정의 본질과 방

향, 지방세의 본질과 기능, 그리고 왜 자주재원이 필요한가 등에 대한 논의보다는 당

장 지방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한국의 지방재정은 양적 질적으로 크게 변모했다. 우선 양

2) 林建久(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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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면에서 지방재정의 규모는 절대적, 상대적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재정규모

의 국민총생산(GNP)에 대한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9년도에 총재정 규모는 23.7%이고 지방재정은 5.5%였는데 지방자치가 실시되

는 1991년도에는 각각 26.1%, 7.7%, 1994년도에는 각각 29.8%, 9.3%, 1997

년도에는 각각 33.2%, 11.2%로 증가하고 있다. 즉 지방재정의 상대적 비중이 불과 

10년만에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재정의 지위가 급속히 증가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의 팽창이 반드시 자치의 신장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1994년 1월 현재 총 사무수 15,774개 중에서 국가사무가 75%인 11,744개이고 

지방사무는 25%인 4,030개인데 이 중에서 1920개가 위임사무이고 자치사무는 불

과 13%인 2,110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랜 중앙집권적 전통과 계획적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해온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적고, 중앙사무의 위임이 

너무 많았으며, 위임도 법률에 근거한 위임보다는 중앙행정부서의 통첩․지시․명

령․전통 등 편의적 행정지시 형태의 위임사무가 많았다. 

그동안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추진해왔다. 최근

에 발표된 2002년도 국가사무 全數조사결과에 따르면 총사무수는 41,603개이며 이

중에서 국가사무가 73%인 30,240개이고 지방사무는 27%인(73%)인 11,363개로 

이 중 1,311개의 위임사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지방사무는 시도사무가 5,318

개, 시군구사무가  2,950개, 시도/시군구사무가 3,095개로 되어 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검토한 결과 2,505개의 사무가 이양대상으로 제기되

었으며, 이 중 국가사무에서 시도・시군구로 이양해야 할 사무는 2,218개로 나타났

다. 1994년과 2002년의 조사를 직접 비교할 수 있는지 분명치 않지만, 일단 지방사

무의 비율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위임사무의 수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무의 지방이양의 전반적인 모습은 사무이양이 형식에 그치고 오

히려 지방에는 부담만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한국의 

지방재정은 자치사무의 제약으로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게다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이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런데 세출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는 이유는 「세입의 자치」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한국 지방재정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지방재정수입은 

크게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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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으로 구분되며, 재원부족에 따라 발행되는 지방채가 있다. 그런데 지방자

치의 재원은 기본적으로 지방세로 조달되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지방재정의 실상은 

전반적으로 자주재원 특히 지방세의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방정부의 세입구조(1999년도)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로 구분해서 개관해보면 다

음과 같다. 우선 광역단체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지방세가 79.2% 세외수입 14%, 지

방채 2.7%, 국고보조금 4.2%로 비교적 안정된 수입구조를 갖고 있다. 광역시는 지

방세 53.3%, 세외수입 21.6%, 지방채 10.0%, 지방교부세 3.7%, 국고보조금

6.9%, 지방양여금 4.5%이고, 도의 경우에는 지방세 38.7%, 세외수입 18.3%, 지

방채 5.4%, 지방교부세 14.1%, 국고보조금 13.8%, 지방양여금 9.7%으로 광역시

보다 도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낮다. 광역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방자

치의 부활이후 지방채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특히 광역시의 경우에는 재정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기초단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 지방세 19.3%, 세외수입 

41.7%. 지방채 2.4%, 지방교부세 12.6%, 보조금 19.6%, 지방양여금 4.3%로 재

정자립도가 60%수준이다. 군의 경우 지방세 8.1%, 세외수입 31.0%, 지방채 

2.1%, 지방교부세 23.0%, 보조금 29.2%, 지방양여금 6.5%로 재정자립도가 40%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기초단체의 세입구조에서 주목되는 것은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세외수입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모든 단체에서 임

시적 세외수입의 비중이 대단히 높으며, 그 중에서도 재산매각대금과 이월금의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지방자치가 부활 실

시된 이후에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것은 지방세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는 현실

적 제약 속에서 단체장들이 경영수입사업이나 재산매각과 같은 세외수입을 통해 재원

을 확충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치부활이후 지방채의 비중이 크게 높

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이처럼 세외수입을 통한 재원확충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실시 직후인 1991-3년간에는 전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

아지다가 이후에는 일관되게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즉 전국 평균의 재정자립도

는 1990년도에 64.8%에서 1992년도에 69.65로 높아졌다가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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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9년도에 59.6%, 2001년도에 57.6%였다. 단체별 자립도를 살펴보면(<부표

-6>참조), 2001년도에 특별시는 94.9%, 광역시는 70.3%, 도는 35.6%, 시는 

50.0%, 군은 19.8%, 자치구 45.0%로 나타났다. 

<표-1> 자치단체별 지방세목

1)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군)세

특별시세(13) 자치구세(4)

일반세(9) 목적세(4) 일반세(3) 목적세(1)

취득세  등록세   도축세 

경주마권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2) 도세와 시군세

도세(7) 시․군세(10)

일반세(4) 목적세(3) 일반세(8) 목적세(2)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행세 

종합토지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처럼 취약한 세입구조는 지방세의 구조적 취약성에서 비롯된다. 물론 지방자치의 

부활과 함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도 많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직전

부터 전매익금을 담배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세화하고 토지분 재산세를 종합토지세로 

개편․강화했다. 그리고 1992년도에는 지역개발세를 창설했으며, 2000년에는 주행



44  제 1 주제

󰠏󰠏󰠏󰠏󰠏󰠏󰠏󰠏󰠏󰠏󰠏󰠏󰠏󰠏󰠏󰠏󰠏󰠏󰠏󰠏󰠏󰠏󰠏󰠏󰠏󰠏󰠏󰠏󰠏󰠏󰠏󰠏󰠏󰠏󰠏󰠏󰠏󰠏󰠏󰠏󰠏󰠏󰠏󰠏󰠏󰠏󰠏󰠏󰠏󰠏󰠏󰠏󰠏󰠏󰠏󰠏󰠏󰠏󰠏󰠏󰠏󰠏󰠏󰠏󰠏󰠏󰠏󰠏󰠏󰠏󰠏󰠏󰠏󰠏󰠏󰠏󰠏󰠏󰠏󰠏󰠏󰠏󰠏󰠏󰠏󰠏󰠏󰠏

세가 신설되었다. 그리고 토지 등 재산과세의 과표현실화,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의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었다. 

우선 지방세부담율(지방세/GNP)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 1%수준이었으나 1980

년대에 2%수준으로 높아졌고 1989년에는 3%수준으로 점증했다. 그러다가 지방자

치가 실시되면서 1992년부터 4%수준으로 높아져 1994년도에는 4.3%까지 되었으

나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섰고 1997년 경제위기를 계기로 3%대로 낮아져 1999년도

에 3.5%를 보였고, 2000년도에 3.9%로 높아졌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기본적으로 세원분리방식의 독립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일부 

세목은 국세부가세 방식으로 세원을 공유하기도 하고 지방세에 국세부가세가 부과되

기도 한다. 지방세의 종류를 살펴보면(<표-1>에서 보듯이) 2002년 현재 일반세 12

개, 목적세 5개이다. 

세목별 세수비중을 살펴보면(<표-2>참조), 1985년도에는 등록세 21.8%, 취득세 

21.5%, 재산세 14.3%, 주민세 12.2%, 자동차세 7.2%로 이들 5개 세목이 77%

를 차지했고, 1990년도에는 담배소비세 24.7%, 등록세 21.6%, 취득세 18.3%, 주

민세 8.6%, 자동차세 6.3%로 5개 세목이 79.5%를 차지했다. 1995년도에는 등록

세 23.7%, 취득세 17.6%, 담배소비세 14.1%, 주민세 11.1%, 자동차세 10.1%

로 5개 세목이 76.6% 였는데 2001년도에 등록세 20.0%, 취득세 13.0%, 주민세 

14.0%, 담배소비세 10.0%, 자동차세 10.0%로 이들 5개 세목이 전체 세수의 

67.0%를 차지하고 있다. 2001년도에는 지방교육세의 도입으로 그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세목의 비중이 작아진 면이 있다. 여기에서 등록세와 취득세

가 변함 없이 지방세의 주종을 이루고 담배소비세의 지위가 도입초기에 비해 점차 줄

어든 반면 자동차세의 비중이 증가해왔으나 1998년 이후 통상압력에 의해 자동차세

의 세율을 조정함으로써 자동차세의 비중도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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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지방세의 종류별 구성추이

(단위:%)

區  分 1970 1975 1980 1985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所得課稅 9.4 22.0 23.4 13.1 8.7 10.3 11.1 12.3 12.4 15.4 13.7 16.6 14.0

주민세

농업소득세

-

9.4

9.9

13.1

15.2

8.2

12.2

0.9

8.6

0.1

10.3

0.0

11.1

0.0

12.3

0.0

12.4

0.0

15.4

0.0

13.7

0.0

16.6

0.0

14.0

0.0

消費課稅 16.6 11.6 1.0 6.5 25.7 17.0 15.7 14.9 14.2 15.4 13.5 15.0 15.0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주행세

유흥음식세

0.7

0.8

-

-

15.1

0.3

0.3

-

-

11.0

0.6

0.4

-

-

-

0.9

0.4

5.2

-

-

0.3

0.9

24.7

-

-

0.2

1.3

15.5

-

-

0.2

1.4

14.1

-

-

0.2

1.7

13.0

-

-

0.2

1.9

12.1

-

-

0.3

1.9

13.2

-

-

0.2

2.1

11.2

-

-

0.2

2.7

10.9

1.2

-

0.2

2.4

10.0

2.4

-

財産課稅 70.3 62.3 68.4 74.1 61.7 67.9 68.2 66.9 67.9 63.9 66.4 62.4 54.6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33.3

-

12.0

16.9

-

6.6

1.6

26.3

-

17.9

7.8

-

8.4

1.8

21.2

15.9

15.6

7.4

-

6.6

1.7

21.5

21.8

14.3

7.2

-

6.9

2.4

18.3

21.6

3.6

6.7

6.3

3.8

1.4

17.7

23.3

3.6

9.8

7.8

4.3

1.4

17.6

23.7

3.0

10.1

8.2

4.3

1.3

17.5

23.3

3.1

10.4

7.2

4.0

1.4

18.0

23.1

3.2

11.2

6.9

4.0

1.5

14.5

19.8

3.7

12.7

7.0

4.4

1.8

16.5

23.3

3.6

10.4

6.7

4.2

1.7

15.3

22.0

3.5

9.7

6.2

4.0

1.7

13.0

20.0

3.1

8.1

5.4

3.5

1.5

其他 租稅 3.7 3.1 7.2 6.3 3.8 4.8 5.0 6.9 5.5 5.4 6.1 5.8 17.3

면허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과년도수입

3.7

-

-

-

0.0

3.1

-

-

-

0.0

2.4

4.0

-

-

0.8

1.3

3.8

-

-

1.2

0.8

2.3

-

-

0.7

1.3

1.9

0.4

-

1.2

1.4

1.9

0.4

-

1.3

1.6

2.0

0.4

-

1.9

1.2

2.1

0.4

-

1.8

1.4

2.0

0.4

-

1.6

1.3

1.9

0.4

-

2.7

1.2

1.9

0.4

-

2.3

0.4

1.6

0.4

12.7

2.2

資料: 財政經濟部, 租稅槪要, 1998, 2000, 主要稅務資料, 2001

지방세의 기간세가 등록세, 취득세, 담배소비세, 그리고 주민세와 자동차 등인데 

이를 단체별로 살펴보면, 1998년도에 특별시는 주민세와 등록세, 광역시와 도는 등

록세, 취득세, 시와 군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기간세로 나타나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지방세는 세원이 지나치게 재산과세, 특히 보유과세보다 재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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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세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게다가 재산관련세의 과표현실화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세율이 매우 낮다. 

또한 한국의 지방세는 주민의 참여와 책임의식을 촉진시키지 못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예컨대 부동산거래의 회수나 담배소비행동과 지방서비스가 

어떤 대응관계를 갖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음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형식적 세원배

분을 보여주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살펴보면, 1985년도에 87.8:12.2에서 

1990년도에 80.8:19.2, 1993년도에는 78.1:21.9로 높아졌다가 1999년도에는 

81.5:18.5, 2001년도에 80.4:19.6으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 지방세입에서 차지하

는 지방세의 비중을 보면 1990년도 일반회계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은 41.2%인데 

1993년도에는 46.5%로 높아졌다가 1997년도에는 33.6%로 낮아지고 있다. 

한편 국세와 지방세의 형식적 배분비율은 대략 80:20인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지

원제도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을 포함한 정부간 실질적인 재원배

분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1990년도에 58:42에서 1993년도에 

45.1:54.9로 지방의 비중이 더 높아졌다가 1995년도에는 50.4:49.6로 중앙의 비

중이 증가했으나 다시 1998년도에는 44:56으로 지방의 비중이 증가하고 2001년도

에는 49.7:50.3으로 나타나고 있다. 형식적 배분에 비해 실질적 배분은 전반적으로 

지방의 몫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결국 지방자치 부활이후 지방재정의 확충은 자

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의 증가를 바탕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개관을 통해서도 한국지방재정은 세출의 자치와 함께 세입의 자치도 제약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법정외 세목의 제한적 허용이나 탄력세율의 도입 등으로 

지방세의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조치가 취해지긴 했지만 세원의 재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과세자주권은 여전히 근본적인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재정지원의 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

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표준적인 행정수준 유지와 주민의 󰡐기본생활수요󰡑
(social minimum)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해 주는 재정조정제

도로서, 1999년도까지는 내국세의 13.27%였고, 2000년부터 15%로 인상되었다. 

이 재원을 보통교부세(10/11)와 특별교부세(1/11)로 구분하여 배분된다. 그리고 법

정교부세 외에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불가피한 재정수요를 부담해주는 증액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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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하는 특정 세목․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준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지방의 특정 목적사업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재

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1년 지방자치를 부활시키면서 국세의 지방이양 대신에 

지방자치단체간 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준다는 명목으로 도입

되었다. 단 재정력이 가장 큰 서울특별시는 법률로 지원대상 지역에서 배제되어 있

다.

지방양여금은 도입당시에는 주세의 15%, 전화세 100%, 토지초과이득세의 50%

를 재원으로 했으나 주세의 전입비율이 증가해 1997년도에 100%로 되었고 1996년

도에 농어촌특별세의 19/150가 전입되었으며, 1998년도 위헌판결로 토지초과이득

세가 폐지되었고 2000년부터 주세의 전입율이 95%로 조정되었다. 2001년도 9월부

터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되면서 교통세의 14.2%가 양여재원으로 편입되었다.

지원대상, 단위사업 및 재원배분체계까지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역간 균형개발 

수요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대상사업은 일반회계 등 타 회

계의 국고보조사업 또는 융자사업으로 다시 요구되고 있고, 지역개발재원(소하천 사

업재원 제외)처럼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로 배분되는 것도 있어 지방재정지원제도 

상호간 기능 중복과 사업간 재원배분 우선순위의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

고 지방양여금의 실제로 대상․단위사업별로 행정자치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비

와 연계시켜 운영되어 재원의 크기가 일정하게 확보된다는 점을 빼면 국고보조금과 

유사하다. 지방양여금 대상사업은 도로정비, 수질오염방지, 농어촌지역개발, 청소년육

성, 지역개발 등으로 되어 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책적 목적

이나 기타의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을 대상으로 행하는 재정지원이며, 자치

부활이후 보조금예산의 신청주의 도입, 연계재원(matching fund)의 사업별 부담방

식에서 연도별 부담방식으로의 전환, 재원별 부담기준의 정비, 교부신청에서 정산까

지 예산집행절차의 일원화 등 효율적 운용을 위한 개선이 추진되어 왔다. 지방이전재

원 총액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지방양여금 도입을 계기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90년도에 28.0%에서 1991년도에는 15.3%로 줄었

으나 이후 1998년도에 21.3%, 1999년도 24.0%로 증가했고, 2001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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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에서 이전재원의 성격을 개관했는 바, 사무이양에 수반하는 재원이전이 세원 

재배분 방식이 아니라 이전재원방식으로 진전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 자율성, 

자기책임성, 재원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 더구나 이전재원은 교통세의 도입처럼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조세정책에 의해 지방재원의 감소로 이어지는 사

례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양여금을 증가시켜면서 법정교부금을 

감축시킨다거나 국고보조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전환하는 조치가 나오기도 한다. 양

여금제도는 중앙의 형편에 따라 영향을 받기 쉽고 책임의 소재도 애매하다. 지출주체

와 행정주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방자치가 지방의 의결권을 부여했다는 정치적 의미에서 분권화가 진전되었다고 

본다면, 세원배분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 부활 이후 지방재정의 지위도 많이 높

아져 왔으며, 양적으로는 지방재정의 분권화도 어느 정도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미 서술했듯이 근본적인 세원의 재배분을 바탕으로 한 자주재원의 확충

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지원

제도도 지방자치체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저해하고 지방재정 수요변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물론 현행 제도 하에서도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단체장들이 주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탄력세율의 인상

이나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인상과 같은 방식보다는 재산매각이나 지방채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런데 첨언하자면 지방채의 남발이나 재산매각 특히 임야 등 토지의 

매각은 장래세대의 몫을 현재세대가 모두 선취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며, 장래에 지방

공공재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는 동시에 높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한다.

아무튼 지방자치의 부활 실시 이후 이제까지 한국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많은 노

력에도 불구하고 그 기조는 자주재원주의보다 일반재원주의에 근거하고 있었으며, 앞

으로도 중앙집권적 정치세력의 인식에 큰 변화가 없는 한 재원보장을 전제로 한 자주

재원주의에 근거한 지방재정의 확충은 쉽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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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일반재원주의의 한계를 살펴본다.

3. 일반재원주의의 한계와 자주재원 확충

1) 일반재원주의의 한계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출의 자치」를 필요로 하고 세출의 자치는 「세

입의 자치」를 전제로 한다. 세입의 자치란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local accountability)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지방정부가 세입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고 지역주민이 지방재정의 실상을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책임성(accountability)을 확립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의 지출용도를 특정화시켜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특정보조금

(한국의 국고보조금)을 감축 폐지하고 세입의 자치를 확충하는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

다. 특정보조금의 삭감 폐지문제는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을 얻고 있다. 그

러나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자주성 확충방안으로 논의되는 견해는 그 편차가 

매우 크다. 이들 견해의 의의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① 첫번째 주장은 一般財源主義를 근거로 제기되는 개혁방안이다.3) 일반재원주의

란 용도가 지정된 특정보조금을 지방교부세 등 일반재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

다. 이 견해는 지방세라는 자주재원 보다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에 의한 

이전재원의 확충이 지방재원으로서 더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즉 지방정부에게 「세입

의 자치」는 없어도 「세출의 자치」는 성립할 수 있으며, 「세입의 자치」보다 「세

출의 자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지 않고 

지방교부세율을 13.27%에서 15%로 인상한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

일반재원주의가 「세입의 자치」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지방정부간에 재정력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라는 자주재원을 강화하면 경제력이 풍부한 지방정

부와 빈곤한 지방정부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어 가난한 지방정부는 자기통치권을 

3) 일반재원주의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서는 池上(1998)을 참조 바람.



50  제 1 주제

󰠏󰠏󰠏󰠏󰠏󰠏󰠏󰠏󰠏󰠏󰠏󰠏󰠏󰠏󰠏󰠏󰠏󰠏󰠏󰠏󰠏󰠏󰠏󰠏󰠏󰠏󰠏󰠏󰠏󰠏󰠏󰠏󰠏󰠏󰠏󰠏󰠏󰠏󰠏󰠏󰠏󰠏󰠏󰠏󰠏󰠏󰠏󰠏󰠏󰠏󰠏󰠏󰠏󰠏󰠏󰠏󰠏󰠏󰠏󰠏󰠏󰠏󰠏󰠏󰠏󰠏󰠏󰠏󰠏󰠏󰠏󰠏󰠏󰠏󰠏󰠏󰠏󰠏󰠏󰠏󰠏󰠏󰠏󰠏󰠏󰠏󰠏󰠏

위협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국세수입의 일부를 일반재원으로서 지방정부에 이전하면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면서 지방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재원주의의 주장이

다. 

그러나 「세입의 자치」가 없어도 「세출의 자치」만 성립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회복된다는 일반재원주의의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더구나 일반

재원주의는 재정의 자기결정권을 전제로 성립하는 自己責任(accountability)문제를 

무시하고 있다. 일반재원주의 하에서는 財政錯覺(fiscal illusion)이 생겨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의 편익과 부담을 의식할 수 있는 자기책임성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

다. 더구나 「세입의 자치」가 없으면 「세출의 자치」도 없다. 일반재원의 이전으로 

지방재정이 운영된다면 비록 그 용도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지방재정의 규모 자체가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② 두번째 견해는 특정보조금을 삭감해서라도 租稅統制나 起債統制를 완화해야 한

다는 規制緩和論이다. 규제완화론에서는 지방교부세라는 재원이전은 전국 획일적인 

재정수요의 충족에 한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선택적 재정수요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

면 지방정부가 增稅와 起債로 조달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면 공공서비스의 수익과 

부담이 일치하여 자기책임성에 바탕은 둔 재정수요의 충족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나 지방채 같은 비이전재원에 대한 중앙정부의 조세통제나 기채통제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이 견해의 이면에는 집권적 분산체제를 「분

권적 분산」체제로 전환하기보다는 지방재정을 축소시켜 분산체제를 해소하려는 의도

를 갖고 있다. 규제완화론은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개혁은 논의하지 않는

다. 

국세에 의해 지방세의 세원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방치한 채 지방세

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물론 미국처럼 지방세의 과세자주권을 

존중해서 지방세를 과세하면 그것을 국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조정(coordination) 

제도가 설정되어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달라진다. 규제완화론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주재

원 확충문제는 시야 밖에 놓여 있다.

예컨대 탄력세율 문제를 검토해보면 세수의 규모나 신장성이 낮은 세목에 대해 탄

력세율을 설정한다해도 실질적인 세수증대효과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세원확보를 위

해 오히려 세율인상보다는 세율인하 가능성이 높고, 조세경쟁과 조세수출문제만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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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킬 수 있다. 즉 세원의 합리적인 재배분이 이루어진 다음 추가적인 세수확보를 위

해 탄력세율을 허용하는 것이 아닌 한 실효성이 별로 없다. 

 규제완화론은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하는 중앙정부의 「중앙책임」을 부정함으로써 

‘공공의 영역’에 경쟁원리를 적용하려고 하고, 지방정부 상호간에 ‘협력’관계가 아니라 

적대관계를 형성하려고 한다. 

③ 끝으로 중앙의 재원보장책임을 전제로 한 자주재원주의의 견해가 있다. 이 견해

는 기본적으로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통해 자기 지역에서 재원을 조달하는 자주재원주

의를 기본으로 하되 중앙정부가 지역간 재정력 불균등을 해소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해주는「중앙책임(central responsibility)」을 짊어지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앙책임은 지방정부간의 협력원리, 즉 지방정부가 상호 利他的 행위

를 수행함으로서 서로 돕고 북돋우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4)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에르쯔베르거가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을 때의 구호는 「독일은 하나다」였다. 고령

화와 실업증가 등 사회통합이 더욱 중요해지는 21세기에도 중앙책임이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범주 안에서 조세통제와 기채통제는 용인되어야 한다.

최근 재정위기에 직면한 지방자치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거시적 경

제조정의 필요만이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기채에 대한 총량규제는 

실시해야 한다. 다만 재정력이 빈약한 지방정부를 지원해주는 지방금융금고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교부세가 재정력 조정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표준세율이라는 조세

통제도 여전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행정수준을 보장하는 틀은 어디까

지나 지방교부세라는 재정조정제도이며, 지방세율을 높여 과세노력을 기울이는 지방

정부일수록 지방교부세가 많이 배분되는 배분원리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견해를 종합해보면 실질적 민주화를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 즉 분권적 분산

체제를 지향하는 개혁에서는 일반재원주의가 아니라 지방세를 확충하는 자주재원주의

를 기본전략으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재원통제에 대한 규제는 어느 정도 완화되어야 

하며 동시에 필요행정수준의 보장이라는 중앙책임이 보완되어야 한다. 즉 분권형 사

회를 지향하는 지방재정개혁은 중앙정부의 재원보장책임을 전제로 한 自主財源主義를 

4) 神野直彦(19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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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2) 자주재원 확충의 현실적 한계와 인식의 전환

앞에서 일반재원주의의 한계와 자주재원의 확충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왜 

현실에서 자주재원의 확충이 어려운가. 그 원인을 한 부분을 지방자치가 부활되는 역

사적 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살펴

본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 실시된 이후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성을 위해 논의되

어온 내용을 요약하면 세출의 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사무의 지방이양, 세입의 자치를 

위한 세원의 재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인상,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과세의 자주

권과 기채의 자주권,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학술발표나 토론회의 고정메뉴에 불과하다. 지방자치실시 10년동안 재정의 

자주성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집행의 자주성은 부여되고 있지만 결정권

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이른바 중앙집권적 집중체제가 분산체제로 이

행할 뿐 아직 근본적인 분권체제의 개혁은 제대로 논의되지도 않고 있다. 왜 그런가. 

여기에서 지방자치의 부활실시과정에 논의되었던 내용을 점검하면 지방자치와 지방재

정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지방자치를 준비하기 위해 설치되었던 지방자치실시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심의되었

던 내용과 동 위원회가 공청회에 제시했던 안의 기본골격에 지방재정의 전개방향이 

압축되어 있다. 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될 때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없었다. 세원배분면에서 지방세가 총조세의 1/8에 불과한 상

황에서 당장 지방재정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었다. 즉 지방

자치실시연구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공청회 제시안에서도 지방재원의 확충방안에 중

점이 두어졌다. 이 안은 지방재정전반에 대해 폭넓게 검토하고 있으며, 그후 논의 및 

정책방향은 대체로 이 안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동 위원회의 제3분과회의 실무작

업단은 경제기획원의 관료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영향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당시의 위원회가 갖고 있던 지방재정에 관한 기본적 인식은 다음과 같다. 즉 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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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중앙집중, ② 지방세원의 대도시 편재, ③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

는 단체가 198개 지방단체 중 127단체, 지방세로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

가 159단체에 달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이 취약하다는 점, ④재산과세 중심

이라는 점, ⑤정책감세의 범위가 넓다는 점, ⑥세원개발제도의 결여, ⑦같은 세율이 

오래 유지되었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해 세원확충방안의 기본원칙으로서 ①기능 재조정에 따른 지방

의 부담증가는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해 충당, ②적정수준의 지방재정수요는 신세원 

개발 및 세외수입으로 확충하고, ③이 이외의 국세이양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연

계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①국세의 일부를 지방이양, ②지방세의 

자율성 제고, ③새로운 세원의 개발, ④법정외 세목의 설치 등으로 되어 있다. 국세 

중에서 이양가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의 일부, 주세의 일부, 전화세, 전매익금, 상속

세, 양도소득세가 검토되었다. 그러나 전매익금을 제외하고 그 이외의 세목은 세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어 무언가 시정방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정방법으

로서 대도시는 세원배분에서 제외하는 방법, 양여금을 도입하는 방법, 역교부세제도

를 도입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이 시정책에 수반하는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는 

경우 교부세의 자립적 성격을 높이는 것이다. 

지방세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은 제한세율의 적극적 활용, 정책 감면세의 축소이

며, 신세원의 개발은 관광자원세, 환경오염세 등이 제시되고, 법정외 세목으로서 수

력발전, 어업, 핵연료 등이 열거되고 있다. 그리고 수수료 및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현실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공청회의 제시안에서는 더욱 엄격하게 규정된다. 국민경제의 지속적

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국가자원의 지방배분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앞에

서 언급한 지방세입의 확대방안과 기능재조정에 따른 국세 이양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지방세제의 정비보강이라는 항목에서 증세 대책이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능재조정에 수반하는 지방비부담분은 국가재원을 지방에 이양하되, 이양에 적합한 

세목으로서 전매익금의 일부와 전화세만을 열거하고 있다. 

당시 부과되고 있던 담배판매세는 세율을 인상하여 기존의 방식대로 市郡에 배분하

면 기대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전화세는 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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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기 보다 道에 대한 양여금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

는 것은 국세의 지방이양에 수반하는 문제점을 시정할 수 없는 경우 교부세의 자립성

을 강화한다는 검토 결과가 양여금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그 문제점이 왜 

시정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분명치 않다. 

그리고 지방세 이외의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재정조정제도는 지방교부세의 산정구

조를 객관화한다는 내용만 담고, 국고보조금제도에 관해서는 지방의 신청에 기초하여 

배분하고(신청주의), 차등보조율을 적용한다는 것만 적고 있다. 지방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지방교육자치와 그 재정에 관해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청회 제

시안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범위는 논의과정에 검토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좁은 범

위로 마무리되었다. 지방양여금 제도를 제외하면 전매익금의 지방세화, 토지분 재산

세의 강화, 지역개발세의 창설, 과세기반의 확대와 세율의 인상 등에 그쳤다. 이러한 

파행적인 결과가 도출된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국세이양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자치의 부활실시를 위해서 어떻게 지방자주재

원을 강화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했다. 이 가운데 국세의 일부를 지

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장 강했고, 학계, 국책연구기관, 중앙․지방정부 

모두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세부담을 증가시키지 않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이양의 범위와 이양방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갈라졌다. 의견 불일치의 근

원은 세원분포의 불균등과 지역균형개발이었다. 1960년대 이후 불균형성장전략을 추

구해온 한국경제에서 지역간 격차가 컸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세원이 

대도시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지방단체간 재정력의 격차가 컸다. 따라서 국세를 지방

으로 이양하면 재정력의 불균등은 더욱 심화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당시 중앙정부의 예산관련부처인 경제기획원은 이양의 범위를 최소한도로 억제하는 

동시에 그 재원을 중앙의 통제 하에 두고 싶어했다. 학계는 세원편재를 인식하면서 

세원분포가 비교적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세목이 이양대상 세목으로 바람직하다

고 보고 전매익금, 주세, 전화세 등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논의의 흐름은 

재정력의 지역간 격차를 줄이면서 지방재원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지방재

정을 총괄하는 내무부도 이러한 흐름에 동승하고 있었다. 

그 배경에는 평등의식이 강했던 한국에서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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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다. 비록 지역간 불균등발전이 자

본주의의 필연적 현상의 하나일지라도 지역균형개발은 국민들이 수용하기 쉬운 이데

올로기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은 지금도 한국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결정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은 전매익금이 담배소비세라는 명칭으로 

완전이양되었을 뿐이다. 그런데 전매익금이 1985년 담배판매세라는 형태로 지방재원

으로 전환된 것은 지방세의 중심세목이었던 농지세의 감축과 관련이 있다. 조세로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농지세는 경제구조가 변모하면서 1984년부터 과세기반

을 소득금액으로 바꾸고 기초공제액도 도시근로자의 소득세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

여 소득세 형태의 지방세로 남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후술하는 것처럼 주민세 소득

할과 함께 지방소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정부는 이에 반대했다. 아

무튼 담배판매세는 농지세 삭감의 보전재원으로 등장했다. 도입초기에는 기초단체인 

시와 군의 세목으로 市는 세율 2%, 郡은 22%로 郡지역의 농지세 수입 감소분을 보

전하는 취지였지 재정조정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전매익금은 세수분포의 보편성, 세수규모, 징세의 편의성 등 지방이양재원으

로 적합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었고 1986년 세제개정에서 세율이 시 22%, 군 55%로 

대폭 인상되어 지방자치실시에 대비한 지방세목으로서 성격을 갖추게 된 것이다. 

1988년 세제개정에서 담배소비세로 명칭이 바뀌고 자치구와 도를 제외한 전 단체가 

납세지로 되었고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뀌었다. 

다음으로 지방양여금 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펴보자. 지방자치의 실시와 함께 도입된 

지방양여금 제도는 국세수입을 일부를 재원으로 해서 국가가 미리 정한 대상사업의 

재정수요에 따라 재원을 배분하는 특정재원이다. 일부 재정조정기능을 갖고 있지만 

용도가 지정된다는 점에서 일반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구분된다. 다만 용도가 구체적으

로 제한되지 않고, 배분총액이 특정한 국세 수입과 연계되어 있으며, 서울시를 제외

하면 원칙적으로 양여기준만 충족시키면 모든 단체에 양여하는 재원이라는 점에서 국

고보조금과 구별된다. 

지방양여금제도는 국세의 일부 지방이양 당위론, 교부세 산정구조의 변화, 세원의 

지역적 편재와 지역균형개발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제도이다. 당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용도가 제한되지 않는 지방교부세의 교부율을 높이라는 비판이 높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지방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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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간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취지로 지방양여금제도가 결정되었다. 논의 당시에는 일정

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하고 대상사업은 우

선 도로정비사업에 중점을 두고 그 사업이 종료되면 하수도관정비사업 및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사업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양여금 제도의 전개과정을 보면 양여율도 계속 높아졌지만 동시에 대상사업도 

농어촌지역개발,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으로 계속 확대되

어 그 성격이 애매모호해졌다. 결국 중앙정부는 국세수입의 일부를 지방에 양여하지

만 계속 그 용도를 지정하며 재원을 통제할 수 있고, 지방은 주세, 전화세, 토지초과

이득세 등 일부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재원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타협의 

산물이 지방양여금 제도인 것이다. 

이렇게 30년만에 지방자치를 부활 실시하면서도 자치의 물적 토대인 지방재정의 

확충은 국세․지방세의 세원재배분을 포함한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중앙정부의 재정지

원을 확충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세목이 지방세로 이양된 

국세는 없다. 다만 지역개발세가 목적세로 창설되었고, 통상압력에 의해 자동차세율

을 인하하는 것에 대응하여 보전재원으로 교통세의 일부를 주행세로 신설했고, 지방

세에 부가되던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신설했을 뿐이다. 그리고 지방세법의 개정을 

통해 과세기반의 확대나 탄력세율제도의 도입을 통해 지방자치체에 대해 자체재원의 

확충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전재원의 확충도 주로 국고보조사업의 양여금 사업화나 차등보조율 등 운

용방식의 개편이 중심이 되었다. 최근에 전개되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계기로 지

방교부세의 교부율이 2000년부터 15%로 인상되었다. 그러나 이전재원에 바탕을 둔 

지방재정은 국가의 경제정책이나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라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무역협상으로 인해 지방세인 자동차세가 변경될 수밖에 없는 사실이나 국경세 

조정에 의해 주세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감면조항의 신설 등은 지방의 

의존재원만이 아니라 자주재원의 내용과 규모까지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있어서는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 

및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사무이양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기본원칙은 이양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국가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중앙 지방 전

문가 합동의 비용분석 재정진단이 자치단체연합조직의 재정대책반 등을 구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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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다. 즉 구체적인 재정지원의 방향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세원이양을 전제

로 한 재원재조정을 기본으로 할지, 일반재원주의에 따라 교부세와 양여금, 또는 보

조금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중앙

정부는 언제나 세원의 지방이양에 매우 소극적이며 이전재원에 의한 보전을 선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의 걸림돌은 중앙과 지방, 그리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고정관념이다. 그 중 하나가 지역간 재정력불균등에 관한 인식이다. 

지역간 경제력의 불균등은 자본주의경제의 필연적 현상이며 다만 한국경제의 불균형

성장전략이 이것을 더욱 심화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지역간 불균등이 자주재원확충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중앙의 통제적 시각일 뿐이다. 특히 기득권층의 자기방어논리이기

도 하다.

좋은 예의 하나가 서울특별시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간 불균등성  문제이다. 

서울시에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논의한 적이 있다. 그 요지는 강

남지역의 풍부한 세수를 일부 강북지역의 발전을 위해 사용하자는 발상이었다. 그러

나 강남지역의 단체장과 의원 그리고 일부 주민들까지 강력하게 반발했다. 왜 우리가 

낸 세금을 다른 지역의 주민을 위해 사용하느냐라는 인식일 것이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자. 강남지역이 어떻게 개발되었는가. 왜 강남지역이 그렇게 살기 좋고 집 

값이 비싼 지역이 되었는가. 결국 정부관련단체들을 강남으로 이전하고 강북에 있는 

명문고등학교를 이전하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북지역을 위해 재원을 이전하자는 주장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

가. 소위 대한민국의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다는 강남지역 주민들이...

지역간 불균등 문제는 상대적 축소의 가능성이 있을 뿐 영원히 해결 불가능한 문제

이기도 하다. 따라서 적어도 월드컵 응원에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일체감이 허위의

식이 아니라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가장 큰 목적이어야 한

다. 그렇다면 이제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재정운용이 아니라 지방자치체의 자주적 

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적어도 국세와 지방세의 전면적 재편을 통해 자주재원을 확

충하면 지방단체의 절반 이상은 충분히 자립적인 재정운용이 가능하고 그러면 지방정

부와 주민의 재정책임성과 참여의식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정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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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한 지역은 중앙책임에 의한 재정조정을 통해 일정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장하면 

된다. 주민들도 더 이상 다른 지역의 재원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내가 살고 있

는 지역의 문제는 더불어 협력하며 해결한다는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참여의식과 책

임의식이 결여된 주민의 이익을 누가 보호해줄 것인가. 그런 주민의 이익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

4.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근본적 개혁방향 무엇인가?

1) 왜 새로운 세원이 필요한가?

(1) 전통적 세원배분론의 한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배분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전면적 세제개혁의 방향

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전통적 세원배분론의 한계를 인식하고 변모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걸맞는 새로운 세원배분론을 논의해야 한다.5)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에 대한 전통적 세원배분론은 안정성, 보편성, 응익원칙

의 가미 등등 지방세 원칙을 열거하고 여기에서 세원배분을 도출하는 논리구성을 택

하고 있다. 일반적 조세원칙과 구별하여 지방세원칙을 제창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

앙정부와 달리 국경을 관리하지 않는 개방체제의 정부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통적 세원배분론은 우선 세원의 이동성을 기준으로 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稅

源移動性 기준의 세원배분론에서 지방정부는 재화나 사람의 이동를 통제하는 경계선

을 관리할 수 없는 개방체제의 정부이기 때문에 세원의 이동성이 높은 조세는 지방세

로서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6) 즉 부동산세와 같은 이동성이 낮은 세원에 과세하는 

조세는 지방세로, 간접소비세처럼 이동성이 높은 세원에 대한 조세는 국세로, 소득세

처럼 이동성이 중간적인 조세는 중간수준의 지방정부에 배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神野直彦(1998a)(이재은 역,2000) 제8장 참조.

6) 지방세와 국세의 세원배분의 원리에 대해서는 神野․堀場(1998)을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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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세원이동성에 기초한 세원배분론은 정부기능 기준의 세원배분론으로 발전한

다. 정부기능 기준의 세원배분론이란 소득재분배기능이나 경제안정화기능에 적당한 

조세는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에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독일의 프로이센에

서 19세기말에 실시된 미쿠엘(J. v. Miquel)의 개혁에서 정식화된 「人稅는 국세

로, 物稅는 지방세로」라는 원칙이나, 또는 「국세는 應能原則으로, 지방세는 應益原

則으로」라는 원칙들은 정부기능 기준에 기초한 세원배분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세원배분론에서는 종합소득세, 순자산세, 상속세 등의 인세는 국세로, 수

익세, 개별재산세, 분류소득세, 토지증가세 등의 물세는 지방세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그런데 ‘과세의 공평’이라는 관점에서 인세는 응능원칙에 따라, 물세는 

응익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따라서 응능원칙에 맞는 조세는 국세로, 

응익원칙에 맞는 조세는 지방세로 배분해야 한다는 세원배분론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인세와 물세의 분류는 직접세에 관한 분류로서 이해되어 왔다. 물세란 소득

을 창출하는 ‘물건’, 곧 생산요소에 주목하는 요소시장세이며, 소득순환에서 보면 소

득의 생산단계에서 과세되는 것이다. 반면 인세는 소득의 분배단계에서 과세되며, 소

득을 취득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家計稅이다. 따라서 인세와 물세라는 개념에 의한 

세원배분론은 소득의 지출단계에서의 과세, 즉 소비세와 같은 생산물시장세는 논의하

지 않는다.7) 그러나 오늘날 소비세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접세

에 대한 세원배분도 논의되어야 한다. 간접세의 경우 전통적으로 제조단계에 가까운 

과세는 국세로, 소비단계에 가까운 과세는 지방세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 주장되

어 왔다. 

이러한 소비세 배분론은 직접소비세8), 즉 시장에서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

와 이것을 써버리는 ‘소비’행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직접 ‘소비’에 과세하는 입장세, 

유흥세, 음식세, 전기․가스세 등이 지방세에 적합하다고 주장한다.

소매단계에서 과세되는 간접소비세는 자동차나 부동산의 취득세처럼 직접소비세의 

7) 미쿠엘(Miquel)의 개혁은 프로이센의 개혁이며, 간접세는 帝國에 배분되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8) 오늘날 직접소비세라는 개념에는 인세로서의 종합소비세(지출세)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란 시장에서 재화․서비스를 구입하는 소비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재화․서비스를 사

람들의 욕망 충족을 위해 말 그대로 다 써버린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여기에서는 후

자의 의미로 직접 ‘소비’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조세를 직접소비세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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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取(미리 걷는 것)로서 지방세에 적합한 반면, ‘소비’에서 먼 제조단계에서 과세되는 

간접세는 국세로 적합하다고 간주되어 왔다. 다만 간접세가 제조에서 소매까지 다단

계로 과세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세는 국세로, 부가가치세는 실정에 따라 배분

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오늘날 정부기능분담론에서 도출하는 세원배분론은 소득재분배기능이나 경제안정화

기능에 적합한 소득탄성치가 높은 누진적 소득세나 법인세를 국세로 배분하고, 세원

이동성이나 偏在性이 낮은 부동산세 등을 지방세로서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러한 주장에 근거하여 과세기반이 넓고, 낮은 세율로 거액의 세수를 조달할 수 있는 

基幹稅는 국세로 배분되기 때문에 세수가 중앙정부로 집중되는 현상이 생긴다. 이러

한 현상은 제2차 대전 후에 선진국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

정부의 多機能性 즉 현대재정의 세 가지 기능 중 자원배분기능을 제외한 소득재분배

기능과 경제안정화기능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정당화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증가하는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는 경찰․소방․공공사업 등 자산보

호나 자산가치를 높이는 지방공공재만이 아니라 복지․의료․교육 등 對人사회서비스 

쪽으로 중점이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세만으로는 세수확보도 어려울 뿐 아니

라 세원배분의 전제조건도 변하고 있다.

준사적재로 평가되는 대인 사회서비스는 원래 가족이나 지역사회 내부의 공동작업

이나 상호부조에 의해 공급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핵가족화

가 진전되면서 노인이나 유아의 부양이라는 종래의 가족기능이나 지역공동체 기능이 

크게 축소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가족이나 공동체가 수행했

던 기능을 지방정부가 대신 공급하게 된 것이다.

대인 사회서비스가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공동작업이나 상호부조로 실행될 때는 그 

구성원의 부담은 곧 ‘노동의 제공’이다. 즉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양로나 육아 등 준사적재를 공급하는 노동에 종사하면 된다. 

지역주민이 이러한 ‘협력’으로서의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 지방세를 납세하고, 그것

을 재원으로 지방정부가 준사적재를 공급하게 된다. 지역주민이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면 그 주민은 그 기간동안 노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을 상실

한다. 지역주민이 일정기간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지방세를 납부한다면, 그들이 일

정기간 노동으로 획득할 수 있는 소득을 지방세로서 납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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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동체의 공동작업이나 상호부조에 의해 공급되어 왔던 서비스를 지방정부

가 대신 공급하게 된다면 그 재원이 되는 지방세는 지역주민이 공동작업이나 상호부

조라는 ‘협력’을 대신하여 납부하는 비례소득세가 되어야 한다.9) 한국에서는 비례소

득세를 지방세의 기간세로 설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주민세라는 이

름으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를 통해 조세부

담률이 변화하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비례세율인 개인주민세의 세율을 인상하면 국세

에서 지방세로의 세원이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지방세만으로 보면 저액소득자가 증세되며, 고액소득자가 감세된다. 과세

력이 빈약한 지방은 저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정부이며, 과세력이 풍부한 지방

은 고액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지방이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국세에서 지방세로 

세원을 이양하면 저액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가난한 지방의 조세수입이 더 많이 증

가하고, 고액소득자가 많이 거주하는 부유한 지방의 세수가 더 적게 증가한다. 따라

서 지방정부간의 재정력격차를 확대하지 않고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할 수 있다.

이처럼 협력원리에 기초하여 지방세를 과세하면 지방세 체계의 기간세로 비례적 소

득세를 설정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그런데 비례소득세는 소득순환의 분배국면에서 과

세되는 가계세이다. 그런데 협력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세로서는 가계세인 비례적 소

득세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분배국면에서 과세되는 가계세란 그 지방정부의 유권자인 

주민, 곧 회원자격(membership)이 있는 주민밖에 과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참가자는 회원자격이 있는 주민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회원권이 없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지역사회의 참가자이다. 그런 사람들도 당연히 사업활동에 

필요한 공동시설의 건설이나 공동작업에 참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 지역으

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소득의 분배지에서 임금, 지대, 이자, 배당 등 분배된 소득에 비례과세할 

뿐만 아니라 소득의 발생지에서 발생한 임금, 지대, 이자, 배당 등 지불된 소득에도 

비례과세할 필요가 생긴다. 즉 그것은 요소시장세로서 소득세의 생산국면에서 소득형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9) 이러한 비례소득세를 workfare원리에 근거한 지방세로서 우리들은 제창하고 있다. 이러한 점

에 대해서는 神野(1998), 金子(1998)를 참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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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득의 생산국면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소

득의 생산국면에서의 과세는 그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밖에 과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지역사회에는 생산활동이 아니라 소비활동을 하러 오는 

사람들도 있다. 관광지나 별장지는 소비활동을 위해 오는 사람들로 넘치고 있다. 이

러한 다른 지역 주민이 소비활동을 하러 오면 그들도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이용한

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소비에 비례하여 부담을 시키면 된다. 이처럼 지방세에서도 

소득순환의 생산, 분배, 지출이라는 세 가지 국면에서 균형을 맞춰 과세할 필요가 있

다.

(2) 분권형 사회를 위한 다원적 세원 이양: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이상에서 전통적 세원배분론을 넘어서 협력원리에 바탕을 둔 지방세 배분이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논의할 때 제기되는 비

판의 하나가 재정적 외부성의 문제이다. 즉 지방정부가 개방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세

의 조세부담을 다른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는 조세수출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지역 주민도 그 지역의 공공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누리고 있다면 당연히 지

방세를 부담해야 하며, 공공서비스의 혜택을 반영하는 조세수출은 정당화된다. 그러

나 조세수출은 영국의 대처정권이 레이트(rate)를 폐지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각 

지방정부가 다른 지역 주민에게 억지로 조세부담을 떠넘기는 조세전쟁(tax war)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조세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프랑스에서는 

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인상하지 않으면 다른 지역 주민이 부담하는 세액

도 인상할 수 없다는 규칙을 만들어 두고 있다. 

그런데 재정적 외부성은 조세수출과 같이 다른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직접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세가 다른 지역사회의 주민에게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지방정부간에 생산공장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전개

되는 지방세 경감과 같은 조세경쟁이 그런 경우이다. 이러한 조세경쟁은 지방정부의 

세수 감소라는 경로를 통해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조세수출이나 조세경쟁과 같은 재정적 외부성 문제는 지방세를 독립세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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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집하지 말고 다양한 과세형태를 선택하면 극복할 수 있다. 이제까지 세원배분론에

서 지방세는 독립세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다기능화

가 진전되는 분권형 사회의 지방세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의 과세형태를 독립세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

<그림-1> 지방세의 과세형태

                          󰠆󰠏󰠏󰠏󰠏｝독립방식
   󰠆󰠏󰠏세수 분리  방식󰠏󰠏󰠏󰠏󰠏󰠋｝
   󰠐｝｝｝｝｝｝｝｝｝｝｝｝｝｝｝｝｝｝｝｝｝｝󰠌󰠏󰠏󰠏󰠏｝중복방식
   󰠐
   󰠐｝｝｝｝｝｝｝｝｝｝｝｝｝｝｝｝｝｝｝｝｝｝󰠆󰠏󰠏󰠏󰠏｝공동방식
   󰠌󰠏󰠏세수 분배 방식󰠏󰠏󰠏󰠏󰠏󰠏󰠋｝｝｝｝｝｝｝｝｝｝｝｝｝｝｝｝󰠆󰠏󰠏󰠏󰠏｝분여방식
                          󰠌󰠏󰠏󰠏󰠏｝이양방식󰠏󰠏󰠏󰠋
                                           󰠌󰠏󰠏󰠏󰠏｝분부방식

지방세의 과세방식은 <그림-1>와 같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지방세의 과세

형태는 그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조정 방식’이 될 수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은 이러한 세원배분 조정 방식을 고려하여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의 과세형태는 크게 과세권과 稅收의 분리여부에 따라 ‘세수분리방식’과 ‘세수

분배방식’으로 구분된다. 세수분리방식은 독립세처럼 국세와 지방세를 분리시켜 과세

하는 독립방식과 附加稅처럼 국세와 중복하여 과세하는 중복방식으로 구분된다. 중복

방식의 경우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사용하거나, 국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다. 

세수분배방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과세권을 설정하고 그 세수를 서

로 배분하는 共同稅 방식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느 한쪽이 과세권을 갖고 세수

를 배분하는 이양방식이 있다. 다만 공동방식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과세에 

관한 공동 의지를 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이양방식은 다시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갖고 세수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分與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가 과세권

을 갖고, 세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정부에 이양하는 分賦방식이다. 

이제까지 지방세는 독립방식, 즉 독립세를 이상적으로 여겨왔다. 독립세라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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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중앙정부는 지방

세에 대해 課稅否認(tax denial)과 課稅制限(tax restrict)이라는 조세통제를 가하

고 있다. 과세부인이란 지방정부의 과세표준 설정권한을 부인하는 것이고, 과세제한

은 지방정부의 세율 설정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다. 독립세라 해도 과세표준이나 세율

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과세부인과 과세제한이 존재한다면 지방정부에게 자기결정권

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중복방식인 부가세에서도 과세표준은 중앙정부가 결정한다. 그러나 만일 세율에 제

한을 가하지 않는다면 과세표준과 세율을 모두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독립세보다 지방

정부의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공동방식의 경우에도 과세권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가진다면, 과세표

준과 세율 양쪽을 통제받는 독립세보다는 지방정부의 자기결정권이 크다. 분부방식에

서도 과세표준과 세율,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수 배분방식에 대해 지방정

부가 일정한 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통제받는 독립세보다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므로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설계할 때 독립세라는 과세형태를 고집할 필

요가 없다. 지방세의 과세형태를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배분 조정방식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지방세로 배분되는 세원이 비약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 즉 세수분리방식에

서도 중복방식, 나아가 세수분배방식을 검토하면 국세에서 지방세로의 이양 가능성이 

확대되고 논의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소비과세, 소득과세, 자산과세를 똑같이 다

룰 수 있다. 이처럼 종래와 같이 독립세라는 경직적 사고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세

원배분 조정방식을 고려하면서 지방세와 국세의 세원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적

으로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방재정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결정에 근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

세의 근간은 회원자격(membership)에 대한 과세로서 종래의 자산과세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소득세와 소득의 지출국면에서 지방소비세도 검토해야 한다. 다만 세무행정

상의 한계나 지역간 불균등성이 걸림돌이 된다면 독립세라는 과세형태를 취하지 않

고, 소득세와 일반소비세를 공동세로 설정하여 균형있게 국세와 지방세로 배분하는 

방법도 해결책의 하나이다. 국세를 대폭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하여 지방의 자주재원으

로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세출의 자치와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여 분권형 사회의 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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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지고 민주주의의 기치를 드높이는 출발점이 된다는 역사인식이 중요하다.

(3) 지방세제개혁의 기본방향

한국사회에서 억제되었던 자치가 부활되면서 초기에는 일부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

원들의 일탈된 행동과 과시형 사업이나 낭비성 지출들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자치

에 대한 우려의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

이 점차 높아지고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감시활동이 확산되면서 자치의 내용도 

성숙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더구나 한국경제의 운용방식이 계획적 개발정책에서 

시장경쟁 중심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지방자치체의 역할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방으로부터 실질적인 분권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의 변화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측면과 지역개발이라는 경제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통합이라는 사회적 측면까지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

서 지방행정의 수요가 확대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

해왔다. 그동안 논의되었던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을 보면 ①지방세의 확충, ②세외수

입의 확충, ③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④민관합동의 제3부문의 활용, ⑤지방채의 활

용 등 모든 가능한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출의 자치와 함

께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세입의 자치가 가장 기본적이고도 긴요한 과제이다. 세

입의 자치는 자주재원인 지방세를 확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세제개편에 관한 기존

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①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전면 재편하여 지방세를 확충

하는 방안, ②현행 조세체계 안에서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세수확충 방안, ③새로

운 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등으로 집약된다. 이러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도 정책연

구기관과 학계에서 다양한 방안들이 연구되었고, 또 세제개편의 요구로도 이어졌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입장은 현재까지는 분권적 요구에 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제 제3기 단체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 국세이양의 불가능을 

전제로 기존 지방세제의 확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실질적인 분

권사회를 구축하려면 국세와 지방세에 관한 기존의 세원배분관계를 근본적으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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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드컵의 승리를 두고 외국인 감독에 대한 찬사가 봇물을 

이루지만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던 것들인데도 기득권을 지키려는 옹졸한 고집에서 

새로운 방법을 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미 국민들의 의식

과 행동수준은 저 앞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자신의 당파적 이익을 벗어나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정치권이 한국사회와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것처럼 말이다. 

21세기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지방세제의 개혁은 세수확충효과와 안정성이 높은 기

간세로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국의 지방세제도는 외형상 

소득, 소비, 재산의 세 세원에 다양한 세목이 설정되어 있다. 과세유형별 중앙․지방

정부간 세수배분 수준을 살펴보면(1999년 결산기준), 소득과세의 경우 국세에 

91.2%의 세수가 배분되고 있고, 지방세에는 8.8%만 배분되고 있다. 또한 재산과세

의 경우에는 국세에 16.6%, 지방세에 84.4%가 배분되고 있으며, 소비과세의 경우

에는 국세에 94.1%, 지방세에 5.9%가 배분되고 있다. 

이처럼 세원배분체계가 세수 신장성이 높은 재화 및 용역에 관한 과세(소비세)와 

소득탄력성이 높은 소득 및 이윤과세(소득세, 법인세)는 주로 국세로 되어 있고, 지

방세는 전체 세수의 70% 정도가 재산관련 臺帳課稅인데다가 정액과세의 범위가 넓

기 때문에 증세를 위한 인위적인 세제개편이나 과세표준의 조정 없이는 재정수요의 

자연증가에도 상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10) 이는 <표-3>에서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표-3> 주요국 지방세의 성질별 구성(1998)
(단위: %)

구 분 소득과세 소비과세 재산과세 기 타

한 국 13.6 14.0 57.5 14.9

일 본 47.2 19.8 31.1  1.0

미 국 40.4 22.4  4.4 32.8

    자료: Revenue Statistics, OECD, 2000

10) 이로 인해 총조세 수입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변동 곡선이 마치 ｢波高｣ 형태

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세체계가 소득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와 정액세율체계의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 확충 노력이 전개되지 않

는 한 소득탄력성이 높은 국세에 대한 상대적인 비중이 시간이 흐르면서 낮아졌다가, 세제 

개편이 단행되면 다시 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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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21세기 지방의 시대에 부응하는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려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에서도 지방소

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논의가 적지 않았다. 지방소득세는 주민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논의가 적었지만, 지방소비세의 도입 논의는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매우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다.

이는 현실적 제약을 전제로 한 새로운 세원확보라는 전략적 차원이겠지만, 분권화

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전면적 세제개혁에서는 주민세의 지방소득세로의 

개편과 지방소비세의 도입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확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기득권적 타협에 

의한 누더기 세제가 아니라 국가기능의 재편과 이에 부응한 세원배분방식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세제를 구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서술한 분권시대의 다양한 세

원이양의 필요성을 전제로 지방세제 개혁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고 필자의 견

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2) 지방소득세의 도입 

(1) 기존의 논의 

앞에서 지역사회의 회원자격을 얻기 위해서 종래의 부동산 중심 자산과세 이외에 

지방소득세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붕괴하는 지역경제를 유지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를 확립하기 위해서 자주재원을 확충해야 하는 한국에서도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에서 지방소득세 도입에 논의는 그리 많지 않지만 이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기존의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세원분리

방식에 의거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둘째 현행 지방세의 소득관련세목을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방안, 셋째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재

원조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넷째 세원공동이용방식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

하는 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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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도입 방안들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한

다.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방식 면에서 독립세, 부가세, 공동세 방식 등은 각각 

장단점이 있다. 또한 세무행정상의 문제도 다르다. 또한 과세대상을 개인소득에 국한

할 것인가, 법인소득도 포함시킬 것인가, 과세주체를 광역단체로 할 것인가, 기초단

체로 할 것인가, 공동세 방식을 취할 경우 세수의 배분방식도 징세지주의인가 아니면 

별도의 배분공식을 도입할 것인가 등등 쉽게 합의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이처럼 

어떤 세원을 선택하여 어떤 방식으로 과세하고 그 세수를 어느 단계의 지방정부에 배

분하며 그 어떤 배분방식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단일한 합의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다.12) 결국 세원배분의 일반적인 원칙과 구체적인 배분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를 어떻게 도출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표-4>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도    입    방    안

김 대 영

(1996)

∘단기적 대안: 주민세와 농지세 통․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장기적 대안: 임업소득분, 어업소득분, 축산업소득분, 광업소득분 

등을 지방세로 이양, 지방소득세 과세대상

김 정 훈

(1996)

∘주민세의 세율을 15～20%까지 인상, 지방소득세화

∘농업, 임업, 수산업, 삼림업 등에 대해 지방소득세에 포함

지방재정

발전계획(1996)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사업소득 등을 세원으로 지방소득세화

원 윤 희

(1998)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소득세로 개편, 과세

∘주민세 균등할은 폐지보다 문제점을 보완, 지방세목화

라 휘 문(1998) ∘공동이용 대상세목으로서, 소득세를 지방소득세화

곽 채 기

(2000)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 인상

∘국세인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지방소득세 신설

∘1차 산업과 관련 소득을 지방소득세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화(이때, 국세부가세로 과세되는 주민

세 소득할을 폐지)

11) 『지방세』에 기고된 오연천, “고령화 사회의 전개와 지방세부문의 과제”, 곽채기, “지방에서 

생성 창출된 세원의 지방세화 방안”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인 김대영, “지방소득세의 

확충방안”, 라휘문. “지방소득세의 도입방안” 등을 참조바람.

12) Roy Bal, “The Decentralization of Government,” 「한국재정 50년의 회고와 전망」, 

한국재정학회 광복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5. 10,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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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기존에 제안되었던 여러 논의 중에서 주요 제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13)

① 제1안 :세원분리방식에 기초한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안은 1984년 농지세제의 대폭 개편을 계기로 처음 제시되었던 지방소득세의 도

입 구상이다. 즉 지방세부문에서 소득과세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서 농지세를 농업소득

에 대한 종합적인 소득과세체계로 개편하고, 주민세 소득할, 국세인 소득세 중 생산

규모가 국지적인 축산업, 임업, 수렵업, 어업소득 등 생산이 국지적인 부문의 사업소

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이관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안이다. 논농업 중심

에서 시설농업 중심으로 변모하면서 농업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이 증가하는 현실에 근

거하여 농촌지역의 잠재세원을 발굴하려는 제안이었다. 

② 제2안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통폐합을 통한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안은 현행 지방세체계 내에서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및 농지세 등 

소득관련과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자는 구상이다. 

③ 제3안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의 재원조달기능 확충 방안

현행 주민세 소득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등 기존 지방세제의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

하는 안으로서 주민세 소득할의 세율을 일정수준 인상하고, 사업소세의 대상을 확대‧

조정하자는 안이다. 

사업소세의 경우 소득과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

세되는 종업원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즉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그 지역 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담의 분임성을 제

고하기 위해 기업의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지불이자‧지대‧이윤 또는 매출액‧자본금액‧

자산총액 등 사업활동의 ｢외형표준｣ 으로 바꾸는 방안도 제안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

13) 오연천(2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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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일본에서도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세를 外形標準課稅로 전환하는 개

혁이 진행되고 있다. 사업세를 외형표준과세로 전환하려면 매출액, 자본금액, 자산총

액, 건물임대가격, 종업원수 등 매년 기업의 수익 수준을 가장 포괄적이고 합리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④ 제4안 :공동세 방식의 지방소득세 신설 방안 

이 안은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소득과세를 지방세에 대폭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농업소득세를 국세인 종합소득세로 통합하고 주민세 소득할, 사업

소세 종업원할도 본세에 통합한다. 이처럼 소득관련 지방세 세목들을 국세에 통합하

여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는 대신에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한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용하며, 통폐합된 현행 소득관련 지방세목의 세수규모와 추가적으로 확

보해야 할 세수규모를 감안하여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결정한다. 그리고 지방소득세의 

징수권은 징세기술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세와 통일적으로 국세청에서 담당한

다.

 이러한 안들에 대해 吳然天(2000)은 세원배분 재조정의 논거를 과세자주권의 보

장, 부담분임과 응익성의 원칙, 징세행정의 효율성과 편의성, 조세체계의 간소화, 조

세의 외부성(조세수출, 조세경쟁), 세수확충효과, 실행가능성 등으로 설정하고 이 기

준에 따라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방안의 상대적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다. 그 결과 

제4안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평가하고 그 다음으로는 제3안이 상대적으로 우

수하다고 평가하면서,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배분의 재조정과 추가적인 지방세원 확

충을 위한 소득과세의 지방세 수용을 위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으로 전환

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지방소득세 신설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동세원으

로 하여 과세표준은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소득세할 및 법인세할 지

방소득세이다. 이 중 소득세할 지방소득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법인세할 지

방소득세는 광역자치단체의 세목으로 배분하며, 지방소득세의 징세행정은 국세와 통

일적으로 수행하되, 징세지주의원칙에 따라 개별 지방정부에 지방소득세의 세수를 배

분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광역지방정부의 세수배분조정권을 인정하여 기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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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단체에 대한 소득세할 지방소득세 수입의 배분은 광역지방정부가 직접 수행토록 하

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다. 

(2) 비례적 지방소득세의 제안

필자는 앞에서 분권사회의 세원이양으로서 지방소득세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이

들 논자들과 같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공동세원으로 하는 지방소득세의 도입을 적

극적으로 주장하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도입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요소가 있다. 우선 위와 같은 지방소득세 도입안에 대해서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수행

한 실증분석의 결과 지방소득세의 도입이 지역간 소득분포의 불균등성 때문에 세수격

차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원이 빈약한 

단체들은 지방소득세의 도입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실제 도입과정에서 

합의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소득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의 주민세 소득할과 같이 소득․법인세의 세액을 과

표로 일정한 세율의 지방소득세가 부가되면 그 세수의 지역간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민세는 부가세율이 10%로 균일하더라도 이미 개인소

득세의 세율이 초과누진세율(9%, 18%, 27%, 36%)로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

세의 소득할도 초과누진세율(0.9%, 1.8%, 2.7%, 3.6%)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다. 따라서 부유한 소득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지역, 특히 대도시지역의 세수가 

가난한 계층이 많이 살고 있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의 세수보다 누진적으로 커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필자는 새로 도입되는 지방소득세는 공동세원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액와 법

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가세율방식이 아니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과세

표준에 일정한 비례세율로 부과하는 비례소득세의 도입을 제안한다. 이것은 스웨덴에

서처럼 기본세율은 지방세로, 누진세율은 국세로 하는 이원구조 방식이다. 이 안은 

지역간 세수 불균등을 완화할 수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지역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비례세율로 부과하면 상대적으로 過密지역인 대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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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수증가보다는 중소도시나 농산어촌지역과 같은 過疎지역의 세수증가가 상대적으

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비례세율로 부과하면 조세부과에 따른 지역

간 세원이동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우월하다. 또한 중앙정부

가 정책적으로 새로운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지방소득세 납세분에 대해서는 국세 소득세․법인세의 세액공제를 허용하면 주민의 

추가부담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더구나 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주민세의 면세

를 받는 중간소득계층에게도 지역사회의 회원자격으로서의 지방소득세는 납부하게 하

는 효과도 있다. 요약하면 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 소득에 일정한 비례세율로 부과하

고 소득세는 그 위에다 누진세율로 과세하면 주민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법인세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부가하고 그 위에 국세인 법인세율을 부과하

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

그리고 징세방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동일인에 대해 동일한 과세표준을 적

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주민세 소득할의 징수방법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으로 국세

청(일선 세무서)이 대리 징수하면 세무행정상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14) 그리고 

개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기초단체의 세목으로 징수지원칙에 의해 배분하고, 법

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광역단체의 세목으로 현재와 같이 배분기준에 징수지원

칙과 사업장 면적, 종업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면 된다. 

3) 지방소비세 도입

(1) 기존의 논의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두 번째 방안은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다. 

한국에서는 기왕에 주민세라는 소득과세가 존재하기 때문인지 지방소득세 보다도 지

방소비세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더 활발하다. 행정자치부의 세제관련 담당자들의 

입장도 여기에 집중되는 듯 하다.

한국의 지방세제에서 상대적으로 소비과세의 비중이 낮고 따라서 지방세를 확충하

14) 국세청이 업무분장을 이유로 징수대행을 거부한다면 지방세와 국세를 관장하는 租稅廳을 통

합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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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서 세원간의 균형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쉽다는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다. 이제까지 소비과세의 확충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논의를 정리한 것이 <표-5>이다. 

이를 요약하면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바, 첫째는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주행

세 등의 기존 소비과세의 세율 또는 과표를 상향 조정하는 방법, 둘째는 새로운 세원

을 발굴하여 새로운 세목을 도입하는 방법, 그리고 셋째로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

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런데 첫째와 둘째 방안은 기존의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을 변경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소비과세를 통한 지방세원 확충의 방법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논하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재배분을 통한 지방소비세 논의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첫째 방안은 이들 개별소비세목이 특정한 세원에 한정되어 세원확충이라는 일

반적 소비과세 도입의 필요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둘째 방안은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에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중복과세금지 규정이 존치되는 한 현

실적으로 새로운 세원 발굴에 의한 새로운 세목의 도입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잡

다한 세원의 발굴은 세수가 별로 크지 않아서 세원확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

고 세제의 간소화경향에도 배치된다. 따라서 세입의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소비

세의 도입은 마지막 방안인 국세의 소비과세 중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이 가

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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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지방소비세 도입 방안에 관한 선행연구

구   분 도    입    방    안

김대영

(1996)

∘단기적 대안: 담배소비세와 도축세를 통․폐합, 지방소비세 신설

∘장기적 대안: 부가가치세 중 부과대상 중 유흥음식업, 숙박업, 운수창

고업, 개인서비스업분 등을 지방소비세로 신설

김정훈

(1996)

∘교통세(휘발류소비세 및 경유소비세) 부가세 신설, 지방소비세화

∘음식업, 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지방소비세화

∘경마장, 골프장, 카지노 등의 특별소비세를 지방소비세화

지방재정

발전계획

(1996) 

∘현행의 부가가치세를 이원화, 일부 업종(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

업, 운수창고업, 주택이나 건물의 신축에 대한 부가가치)들에 대해 과

세권 허용

∘부가가치세를 이원화하지 않을 경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

치세의 세원을 중복과세 방식을 통해, 공유 방안 강구

원윤희

(1998)
∘담배세제의 종가세화 및 단기적인 세율 인상

곽채기

(2000)

∘부가가치세의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일반소비과세인 지방소비세를 

신설

∘부가가치세를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공동세원화

∘음식업․숙박업․특정장소 출입행위 등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 세원을 분리, 지방소비세 신설

오연천

(2000)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일부세원을 제한적으로 지방세원화

∘교통세의 공동세원화 방안

김대영

(2000)
∘부가가치세의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화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그런데 국세의 소비과세 중에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자는 방안도 구체적 방안으

로 들어가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첫번째 방안은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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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세대상 중에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조세부담의 연관성이 높은 일부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독립된 지방소비세를 창설하는 방안이 있다. 즉 부가가치

세 도입 이전에 지방세였던 유흥음식점과 각종 유락장, 그리고 숙박업, 운수창고업, 

개인서비스업등을 지방세원으로 이양하자는 방안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매입세액공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독립해서 지방소비세를 부과

할 경우 세무행정상의 난점들이 많이 존재한다. 

국세 소비과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두 번째 방안은 부가가치세를 공동세원화 해서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지방

소비세로 신설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는데는 많은 연구자들

이 동의하고 있다. 우선 이 방안은 세무행정상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장

점이 있다. 또한 세원배분에 대한 새로운 견해에서 언급하였듯이 부가가치세의 지방

소비세화는 응익성의 원칙에도 부합하여, 職住분리에 따른 공공서비스 편익의 누출입 

문제를 조세수출과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편익과 비용분담의 괴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이며, 안정적 세수확충에도 우수한 稅種이다.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구체적인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일본형 지방소비세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을 그대로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으로 수용하여 일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방법인데, 

청산제도 등 세무행정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한다.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로 설정하고 일정비율을 광역지방정부 단위로 징세지주의 원칙에 따라 배분하는 방안

이다. 어느 방안이든 세수는 광역자치단체에 귀속하되 이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공동으로 활용하되 기초단체에 대한 세수배분권을 광역단체에 부여하여 지방간의 재

정조정도 가능하게 하면 지역간 세수불균등 문제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공동세원화를 통한 지방소비세의 도입은 징세행정을 현행대로 국세청

이 담당하고 세수를 배분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세비용이나 납세협력비용 문제

가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이 공동세원화하면 세원포착이 잘 안되

는 자영업이나 서비스업의 허가나 개설신고를 담당하는 지방단체에 의한 세원관리노

력이 배가될 수 있다는 이점이 발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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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세의 제안

이상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에 관한 기존 논의의 내용을 검토해보았는바, 대부분

의 학자들이 일본형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권형 사회를 위한 전면적 세제개혁을 논의하는 것이라면 지방소비세의 도

입 논의는 좀 더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입의 자치를 확보하기 위한 전면

적 세원재배분의 일환인 동시에 현행 세제의 파행적 구조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한번 도입되고 나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도입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실적 타협의 산물을 구하기 이전에 타협의 준거기

준이 될 수 있는 이상적 세제를 설정해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세제개혁의 기준은 효율과 공평, 그리고 간소화라고 한다. 소비과세는 그 

부담이 역진적인 불공평한 세제이지만 응능원칙이 아니라 응익원칙에 의한 과세를 기

초로 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간소화가 우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잡다한 소비세적 성격의 지방세에 대한 전면적 검토가 있어야 한다. 

우선 특정자치단체에 편재해 있는 지방소비세인 경주마권세의 문제를 검토해본다

면, 그 세율이 10%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세의 부가가치세15)로 통합한 다음 지방소

비세원화하는 것이 논리적 일관성을 기할 수 있다. 나머지 담배소비세와 도축세, 면

허세의 경우에 담배소비세는 기초자치단체의 중요 세원이므로 개별소비세로 존치시키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도축세, 면허세는 세수규모도 크지 않으므로 

하나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필자는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서 큰 틀은 지방소비세와 지방특별소비

세, 그리고 개별소비세로서의 담배소비세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소비세는 앞에서 살펴본 대로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공유하며 현행 10%의 부가

가치세 중에서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지방특별소비세는 도축세와 면허세를 포함하고, 경마장이나 스키장 골프장 등 대형 

유락시설로 교통혼잡 등 주민불편이 수반되는 지역에서는 혼잡비용의 징수라는 성격

15) 경주마권세는 성격상 특별소비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원윤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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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는 입장세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표-6>와 <표-7>은 각 지방단체들이 새

로운 세원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세목들을 요약한 것이다. 이러한 특정지역의 세원

(관광세, 온천세, 컨테이너세 등)들도 포함시키면 세목은 하나로 통합하여 간소화하

면서 지역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새로운 세목을 법정외세(보통세와 목적세)의 

형식으로 도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세입의 자치를 위해서는 법정외

세의 설치를 허용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도 인정된다. 그러나 세법논리상 어려

움이 있다면 지방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으로 포괄적으로 나열하고 세율도 표준세율과 

탄력세율을 설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조

세경쟁이나 조세수출의 우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동장치를 설정해두면 가능하리라

고 판단된다. 

<표-6> 지방자치단체의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지방자치단체 신세목 및 신세원 개발방안

서 울 특 별 시 광고세 신설,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신설

인 천 광 역 시 벌크화물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경    기    도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민세 소득할, 入道稅, 온천재산세

강    원    도
관광세 신설, 지역개발세(수자원･지하자원) 세율 인상 및 과세

대상 확대, 환경보전세 및 광고세 신설

충  청  북  도 관광세 신설

전  라  남  도
광고세, 환경보호세, 관광세, 문화관광시설세, 사리(砂利)채취세, 

별장 등 소유세 신설

경  상  북  도 광고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세 소득할 신설

경  상  남  도 관광세, 온천세 신설

제    주    도 入道稅, 관광세 신설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

  

자료: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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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지방세원 신설에 대한 애로 사항 정리 

세    목 애로 사항

관광세･광고세
∘국세인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세원과의 이중과

세 및 물가전가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음.

입도세･내륙컨테이너세･벌크

화물세 등

∘일반적으로 소득･소비･재산 등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의 대상으로 부적합성 문제가 제기됨.

기타 새로운 세원

∘대부분이 타지역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는 내

용이므로 입법 추진 시 국민들(국회)의 반대가 예

상됨.

자료: 노근호,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의 도입방안과 효과분석」, 충북개발연구원, 2001.2

4) 지방환경세 도입

협력사회의 지방세로서 지방소비과세의 도입과 함께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제안하고

자 한다. 이제까지 개발의 시대에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공공사업형에 치우쳤지만, 고

령화가 진전되는 저성장 경제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유지․향상시키는 것이 지방정

부의 주된 기능이 될 수밖에 없다. 인간과 인간의 연계가 강한 지역사회는 인간과 자

연의 결합도 강하다. 따라서 이제 한국의 지방정부도 자원낭비형의 ‘경쟁사회’에서 자

원보호형의 ‘협력사회’로 방향타를 돌려야 한다. 그러면 ‘협력사회’의 지방세도 소득순

환의 세 국면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자연에 부하를 주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

서 높은 부담을 구하는 지방세를 도입할 필요가 생긴다. 즉 조세수입을 과세목적으로 

하는 일반세를 환경 나아가 사회에 부하를 주는 활동에 부담을 구하는 환경과세로 보

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지방환경세는 세수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과세의 주목적은 자연이나 

사회에 부하를 주는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다. 환경세란 좁게 정의하면 오염물질, 예

컨대 이산화탄소(CO2)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회나 환경에 부하를 주는 행위에 과세하는 지방세로 넓게 정의한다. 

유럽에서 지금 보급되고 있는 ‘폐기물세’가 그 전형이다. 예컨대 타이어, 배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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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차 등에 쓰고 버리는 폐기물세를 과세한 다음 지방정부가 지정한 처리장으로 옮겨 

폐기 처리하면 폐기물세를 환부하는 예치금방식의 지방세다. 운송비용이 드는 경우에

는 과세된 세액보다 많은 금액을 환부해도 좋다. 

물론 폐기물과세나 포장세 등에 의해 가능한 한 환경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생산물

이나 생산방법, 또는 재생재료의 사용을 기업에 선택하도록 과세하는 것도 필요하다. 

석탄, 석유, 원자력에너지에는 과세를 해서 태양열, 풍력, 수력, 생물에너지 등 가능

한 한 소규모의 지역사회 단위의 에너지 사용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연과 인간의 최적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도록 일정한 지역(area)에서는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기 위해서 통행세(road-pricing)나 시

간세를 과세한다. 역으로 그러한 세수는 생활공간의 쾌적성을 높이는 綠化, 공공교통

기관의 정비 등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의 거리 만들기 재원으로서 충당하

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세는 그 조세부담이 역진적으로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소

득재분배를 임무로 하는 중앙정부가 과세하는 것보다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가능한 한 오염이 발생한 단계에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직접 오염행위에 

부과하는 조세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게 지방세로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자동차세에 환경세적 요소의 도입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 싶다. 이제까지

는 자동차에 대해 재산과세의 일환으로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는 이미 생활필수품과 같은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치품적 재산으로 인식했

던 과거에 도입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통상압력에 

의해서 자동차세율이 인하되는 현실도 존재한다. 따라서 앞으로 자동차세는 재산과세

로서가 아니라 환경세로서 그 존재의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자동차세의 환경세화

를 제안한다. 지방단체의 사무 중에서 교통체증 등 자동차관련 업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대기오염이나 소음과 미세먼지 교통사고 등의 오염원이라는 점

을 고려할 때 환경오염유발요인에 근거하여 자동차세율을 차등과세하는 방식을 도입

할 필요가 있다. 

이상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환경세의 도입을 검토해보았다. 이러한 기

간세목의 도입과 함께 기존의 지방세목들에 대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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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하듯이 재산과세의 보유과세 강화와 재산과세의 과표

현실화 문제, 탄력세율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문제16) 등은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자 한

다. 

다만 지방세의 전면적인 재편을 논의할 때마다 제약요인으로 등장했던 걸림돌이 헌

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와 1961년 12월 제정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두고자 한다. 

우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도입에 있어 일차적으로 걸림돌은 ‘국세와 지방세

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동일세원에 대한 중복과세의 금지 정신이다. 제정 이후 18차

례나 개정된 이 법률의 제정목적은 첫째 특정세원에 세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세

원별로 적정한 조세부담구조를 유지하며, 중앙정부의 조세정책이 지방재정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1950년대 말부터 준비되었던 경

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주도형 개발정책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원조에 의존하고 있던 국가재정을 자립시키기 위해 재

원확충이 절실했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세제도를 확립하는 과정에서 세원

을 국세로 집중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세원은 중앙에 집중시키면서도 지방세에 주요 국

세의 부가세를 설정함으로써 세원의 공유를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발세제를 강

화하는 1967년도 세제개혁에서 지방세의 국세부가세를 폐지하고 독립세로만 편성했

다. 그러나 이후에도 주민세의 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은 국세에 부가되었고,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 등등의 목적세는 지방세에 부가되었다. 이처럼 중앙정

부의 필요에 따라 세원의 공유는 현실적으로 존재했고 확대되어 왔다. 더구나 이 법

은 개발계획기의 종료와 함께 민주화 과정에서는 당연히 개폐되었어야 하는 법률이지

만, 중앙통제적 관행에 젖어 있는 중앙의 정치인과 관료들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때

문에 고수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중복과세 금지의 규정은 중앙에 의한 지방통제수단

16) 이미 많은 지방세목에 탄력세율이 설정되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지방자치체가 거의 없으

며, 소수의 도입사례를 보더라도 표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세율인하는 항공기와 같이 대형세원을 유치하려는 조세경쟁의 산물로서 지방정부 전체

적으로는 오히려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세

율인상을 통해 세입확충노력을 하는 단체와 표준세율만 적용하거나 세율인하를 실시하는 단

체 사이에 지방교부세의 차등배분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어야 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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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뿐,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담의 균형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

다.

한편 조세법률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헌법학자의 연구대상이겠지만, 필자는 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도 지방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생각

한다.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지방분권과 재정분권을 실천적으로 확보한다는 전제 

위에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과세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

는 장치를 설정할 수도 있지 않을지...

따라서 헌법의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에 관한 법률의 제약

을 제거하고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한 세제개혁을 실현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바

탕을 둔 실천적 개혁의지의 문제일 뿐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5. 마무리 글

우리는 세계배 축구시합을 보면서 열광하는 국민의 물결을 보았다.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열광하게 만들었을까? 사람마다 저마다의 이야기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되는 되는 것은 살맛나는 즐거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바로 21세기에 우

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이렇게 더불어 살맛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

해 획일적으로 규제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바로 여기에 지방자치의 지향점이 있다

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 그것은 곧 내가 사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경제는 그동안 자본주의적 경기규칙들을 무시한 채 지시간섭적 정부개입으로  

｢壓縮成長｣을 실현할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불균형, 불평등, 부조화라는 구조적 취

약성이 심화되어 왔다. 불공정한 경제관행은 특혜와 부조리를 낳고, 건전한 직업윤리

를 파괴하고 기생적 투기적 이득을 쫒아 허둥대게 만들었다. 게다가 이처럼 잘못된 

각종 관행이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기득권으로 작용하는 기막힌 현실이 존재한다. 

21세기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규정하는 기호는 ‘세계화’ ‘지방화’ ‘고령화’ ‘정보화’

라고 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체제의 재편이 절실하다.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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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시되면서 국가체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집중체제에서 분산체제로 이행하고 있

지만 여전히 집권적 구조에는 변함이 없고 민주화의 화두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라는 세 하부체제의 유기적 보완관계를 확립하는 국가체제의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 즉 축적구조의 전근대성을 반영하여 상호 양성하며 기생하

는 재벌지배체제와 부패한 정상배들이 판치는 정치체제, 그것을 재생산하는 교육과 

언론의 개혁이 선결요건이다. 이는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는 또 다른 민주화 과

정을 요구한다. 아래로부터 후보가 결정되는 민주적 정당구조는 이제 막 싹이 트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패거리 정치구조가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 그리고 사회민주화를 위해서는 참여와 책임

이 수반되는 분권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분권개혁의 선결요건의 재정분권이다.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참

여와 재정책임이 연계되는 실질적 자치를 확보하기 어렵다. 재정분권의 요체는 지방

세의 확충이고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전면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에

는 기존의 독립세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방식의 세원이양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세수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소득과 소비를 세원으로 하는 비례적 지방소

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의 도입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에는 반드시 지역간 재정력의 불균등이라는 문제가 수반된

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조정이라는 중앙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재정조정만이 아니라 수평적 재정조정이 가능하도

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국가적 자원이 편중적으로 배분되며 발전한 도시지

역과 낙후된 농촌지역간의 재원의 재배분은 편익과 비용부담이라는 어줍짢은 응익원

칙을 가지고 논할 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더불어 사는 협력사회의 구축을 위해서 필

수적인 요소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전면적 세제개혁과 함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재정책

임성을 확보하는 조치도 반드시 강구되어야 한다. 특히 세수확보를 위한 단체장들의 

노력이 재정조정제도에 반영되는 조치라든지, 주민의 삶의 조건을 파괴하고 무모한 

재정운용을 일삼는 단체장이나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나 주민투표제도

의 도입과 활성화도 필수적 요건이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되는 분권적 개혁, 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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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세개혁은 이제 구호나 학계의 논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다. 집

권체제의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는 국민적 의지의 결집과 

선거과정을 통한 의사표출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가 절

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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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1>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순계규모 비교(2000년 기준)

(단위: 억원)

총예산규모(중앙+지방) 180조 3,065억원

중앙정부

124조 7,977억원(69%)

자치단체 55조 5,088억원(31%)

의존재원(32%) 자체재원(68%)

국세

797,209

기타

450,946

교부세

70,909

양여금

33,920

보조금

73,845

지방세

185,209

세외수입

164,305

지방채

26,900

 주 : 1. 정부예산에서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공제시, 정부+지방의 총예산규모: 162조 

4,321억원(정부 106조 9,303억원), 정부예산 대 지방예산 비율: 66%(정부), 

34%(지방) 

     2. 자치단체의 당초예산규모기준임.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0

<부표-2>  중앙과 지방간 형식적․실질적 재원배분(2001년도 예산)

(단위:조원)

<국세․지방세> <지방이전재원> <가용재원>

국  세

-

지방재정지원  24.2

  지방교부세    10.3

  (일반회계 내국세15%,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4.4

  (주세 100%, 교통세 2.4%, 

  농어촌특별세 19/150)

  국고보조금     9.5

지방교육지원  16.8

  교육교부금    13.0

  (일반회계 내국세13.0%, 교원봉급, 증액

교부금)

  교육양여금     3.6

  국고보조금     0.2

=

중앙정부
95.9조원

 내국세 72.2

 (일반회계 68.3) 

 관세    6.7

 교통세 11.0

 교육세  3.6

 농특세  2.4

54.9조원

80:20 46:54

지방세

+ =

지방정부

23.5조원 64.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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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3> 국세․지방세의 비율

(단위: %)

구 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국 세
78.8

<51.6>

78.1

<50.5>

78.1

<50.6>

78.8

<51.3>

78.9

<50.5>

79.2

<49.0>

79.8

<46.9>

80.3

<48.9>

81.2

<48.5>

80.4

<49.7>

지방세
21.2

<48.4>

21.9

<49.5>

21.9

<49.4>

21.2

<48.7>

21.1

<49.5>

20.8

<51.0>

20.2

<53.1>

19.7

<51.1>

18.8

<51.8>

19.6

<50.3>

주 : <  >는 양여금,교부금,보조금을 고려한 비율.

자료 : 재정경제부 세제실, 주요세무자료, 2001

<부표-4> 지방자치단체별․재원별구성의 韓日비교(일반회계 세입순계)

(단위:%)

구  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지방채 시․도보조금

순  계
韓國 33.0 33.2 12.0 5.3 10.6  5.9 -

日本 33.2 17.2 15.9 1.9 14.9 16.8 -

광역단체
韓國 39.6 25.0  5.0 4.2 17.9  8.3 -

日本 29.3 17.9 15.7 1.6 18.6 16.9 -

기초단체
韓國 15.8 36.6 14.3 4.5 10.4  3.4 15.0

日本 33.6 18.3 14.5 4.1 9.5 15.1  4.9

 주 : 1) 광역자치단체: 한국은 시도, 일본은 都道府縣, 기초자치단체: 한국은 市郡區, 일본

은 市町村

      2) 한국은 1998년도, 일본은 1995년도 결산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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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5>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2001년도 기준)

(단위: 단체수, %)

구  분
계 시･도 시 군 구

% % % % %

계 248 100.0 16 100.0 72 100.0 91 100.0 69 100.0

해  결 104  41.9 16 100.0 54  76.0 16  16.0 19  23.0

미해결 144  58.1 - - 18  24.0 75  84.0 53  77.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1

<부표-6> 재정자립도 현황(2001년 기준)

(단위: %)

구  분 전국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  균 57.6 94.9 70.3 35.6 50.0 19.8 45.0

최 고

(단체명)
-

94.9

(서울)

76.3

(부산)

71.4

(경기)

96.3

(과천)

63.0

(울주)

95.0

(서울중구)

최 저

(단체명)
- -

59.5

(광주)

14.7

(전남)

16.2

(상주)

9.3

(장흥)

22.1

(인천동구)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2001


